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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정부의 신년 주요 경제정책        

□ 최근 새로 부임한 요사노 가오루 재무상은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, 안정적인 

물가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종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

기조를 발표함.

  o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경제는 높은 실업률, 재정확장

정책의 효과 부진으로 인한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고용 관련 예

산을 증액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

강구할 계획임. 

  o 아울러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유도함으로써 장기간 지속 중인 

디플레이션 상황을 연내 종식시킬 수 있도록 통화정책 주무기관인 일본은행과 

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. 

□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부부채비율 악화와 관련해서는 

신규 국채발행 규제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법인세 수

입급감과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올해 국가채무액이 1천조 엔에 육박할 것으로 

예상되는 등 재정악화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임.  

  o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남발이 향후 장기금리 

상승과 부채비율 증가와 맞물리며 대외 신인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

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을 억제할 계획임. 

  o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올해 국가채무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

법인세 수입 급감,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, 신규 국채 발행으로 

사상 최고치인 997조 7,098억 엔(국민 1인당 783만 엔 규모)에 달할 전망이어서  

재정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. 

  o 또한 지난 27일 S&P가 정부의 부채비율 악화에 따른 재정적자 지속 가능성으로 

8년 만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(AA→AA-)시키는 등 정부채무 문

제가 향후 일본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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